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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환경에 대한 지난 5∼6년 간의 국제적인 변화들은 확실히 일과성으로 지

나가던 이전의 환경에 대한 고민에 비해 보다 심각한 고민 및 근본적인 변화들을

안고 있다. 실제로 철학사나 인문·사회의 사상사를 검토하여 보면 자연에 대한

고민을 다루지 않는 사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을 신의 선물 로

규정하던 성 어거스틴에서부터 또 다른 의미의 신의 선물로 자연을 설정하던 쟝-

밥티스트 쎄이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던 사실이다.

쎄이에 있어서 신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확실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신

고전학파와 일정하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때 신의 선물은 자연은 물질 이

라는 면에서 인간에 의해 생산되지도 않고 또한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열역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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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실제로 현대 사상의 모체를 이

룬 사회계약론 의 사상가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던 자연법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또한 뉴튼- 데카르트의 환원론 및 一元論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죠르쥬스큐- 뢰겐이나 불딩 등의 열역학 제 2법칙 혹은 엔트로피

법칙을 적극적으로 경제학 혹은 사회과학에 도입하려던 학자들의 시각을 빌린다

면, 자연은 즉자체 (Ding- an- Sich)로서 彼岸 너머에 존재하는 理想體도 아니며

또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固定體도 아니다. 인간의 변화와 함께 자연도 변화하

며, 인간의 산업 발전이 자연에 영향을 미쳤듯이 자연 파괴 혹은 자원의 고갈이

다시 인간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노가드(Norgaard) 등의

생태학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학자들의 共進化 (Co- evolution)라는 구

호는 보다 심각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혹은 Deep Ecology의 진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대지의 여신으로서 지구의 어머니 적인 역할에 대한 비유) 이론은 인간

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의 철학은 자연은 변하지 않는 실체

이며 유일하게 객관적인 진리라는 自然法 사상에 뿌리를 둔 사회계약론 그리고

그러한 사상체계를 근간으로 한 현재의 법체계와 기계적으로 호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는 기술적 조건

과 경제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 종합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의 근거에는 또한 철학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같이 개입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지속발전의 定式 혹은 철학이 사회계약론과 직접적으로 호응

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법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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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환경에 관한 국제적 談論과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환경법에 관한 정비의 문제, 그리고 기술- 지식- 조직의 종합적 現實態로서의 제도

정비와 법규약을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고, 보다 복합적이며 상호관계적인 변화

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 균형성장과 지속발전, 미래에 대한 두가지 시각

경제학과 법학이 본격적인 만남을 추구한 것은 사실 1970년대 이후, 미국

에서 계약론자 들이 등장하면서 경제행위가 단순히 교환의 연장인 시장으로만 파

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암묵적 (explicit and implicit ) 계약에 의하여

구성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물론 초창기

의 경제학은 법과 사회체계에 대하여 상당한 페이지를 할당하였다. 이즈음 재해

석되는 重農主義 학파의 泰斗 케네의 경제표가 경제적 권고 (Maximes

Economiques)와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법과 제도, 그리

고 경제체계와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장기부터 종합적으로 고려되

던 경제와 법체계가 분리된 것은, 자유방임주의 (Laissez- faire)가 시장을 통한 일

반균형론과 결합한 한계혁명시절부터이다 (멩거, 제본스, 왈라스 참조). 고전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체상태 (Stationary State)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부터 한계효용학파의 非歷史的 (혹은 反歷史的 - a- historic) 관점으로 경제학의

주된 설명체계가 바뀌면서 이동하면서부터 경제학은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장미

빛의 시각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부터 경제학의 주요한 부분을 점유하던 솔로우

의 균형성장론 은 성장론적인 입장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고찰 외에도 사회담론으

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균형성장론 담론 하에서 시장에 의한 자유로

운 개체들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며, 스트이시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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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주의와 결합한 쾌락주의에 근거한 경제학의 인식틀 내에서 이러한 외적 성장

은 사회의 내부적 문제 혹은 내부요소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유일한 양식이었다.

실상 균형성장론의 70∼80년대의 이론은 경제학적으로는 지속성장론

(Durable Growth)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의 의미보다는

蓄積을 동반한 成長 (Accumulable Growth)의 의미를 더욱 많이 내포하고 있으

며, 이러한 측면에서 로머- 루카스의 內生成長論(Endogeneous Growth)은 기술·

술·인적자본·사회적 인프라 등 축적이 가능하여 경제를 정체상태에 빠지지 않

않도록 해주는 요소를 찾는데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경제학에서의 성장론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여 어떻게 경제가 지

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가는가를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헤롯- 도마의 초기모델, 칼도- 파시네티類의 후기 케인

즈주의의 성장론, 솔로우類의 균형성장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

는 진화론- 구조주의적 접근방식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론은 경제가 특별한 요소

(factor ad hoc)의 도움없이 자발적으로 성장 궤적에 지속적으로 놓여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생산요소들의 가격

차이를 통하여 균형점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다는 조정적 요소 (Adaptative

factor )에 근거한 균형성장론이나,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저축성향의 차이 및

저축률의 변동을 통한 조정에 근거한 칼도의 성장모델 등도 결국은 정상상태

(Steady State)로 수렴해가면서 1인당 富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고유한 메카니즘인 성장 및 부의 축적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적요소(Accumulative factor )를 찾고자했던 90년대 초반의 내생성장론

에 대한 열광은 경제학이 얼마나 성장이라는 측면을 설명하는 데 곤혹스러워했던

가를 잘 반영하는 점이다.

결국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성장론 측면에서 시스템으로 정의된 經濟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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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국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상당히 非이론적이며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증가라는, 15∼16 세기의 원거리무역의

발달에 의한 급격한 부의 팽창에서부터 영광의 30년 이라고 불리는 전후 서구세

계의 재편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은 사회적·정치적 담론의 핵심부에 놓여있었

으며, 성장을 통하지 않은 사회담론 양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한번도 사회·정치

적 담론의 중심부에 놓이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고려할 때 87년도의 부른트란트 보고서 이후에 92

년의 브라질 리우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OECD, WT O, GAT T ,

ISO, UNCSD 등의 각종 국제기구의 움직임 등은 적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미

래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구오존층

문제를 다룬 몬트리올 의정서 나 지구온난화문제를 다루는 기후변화협약 등은

인류의 생존 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측면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

으며, 이는 反성장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실상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근본

적으로 미래에 대한 悲觀論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엔트로피에 기반을 두었든 혹

은 생태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반을 두었든간에 현재의 경제 시스템으로서는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사회 시스템

유지 자체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와 환경의 통합 이라는 보다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있는

지속발전론의 실체는 경제성장을 통한 厚生 수준의 증가라는 시장적 자유주의의

낙관론적 미래관과 환경 및 자연의 劣惡化를 통하여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환경론적 비관주의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 정당성 문제와 사상의 실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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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법, 그리고 眞理 의 관계는 사회계약론과 시장의 제도적 기능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의 혁명에서 특징적으로 잘 보여진다. 결국 근대사회의 등장

및 자본주의 세계의 형성이라는 이중적인 과정은 자연법 (Droit naturel)을 둘러

싼 루소, 록크 등의 사상가의 저서에 잘 등장한다. 물론 아담 스미스나 쟝- 밥티스

트 쎄이 등 초기 경제학자들의 자연법 사상은 경제학적 분석의 근본적인 근거를

형성하며 이는 또한 한 사회의 궁극적인 옳고 그름은 인간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

라 자연법에 근본을 둔 사회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1원론의

사상으로 진전하여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1원론에 대한 反論은 죤 스튜어트 밀

의 정치경제학원론 에 드러난 생산의 원칙 과 분배의 원칙 이라는 2원론적 혹은

多元論적인 사유방식으로서, 생산기술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방식 그리고 분배 및

사회구성 원칙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법칙이 결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경

제적 행위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밀의 사유는 밀의 論理學 (법칙에

의 환원론 주장) 체계와 다른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1). 어쨌든 이러한 밀의 사

유방식 하에서 사회적 요소는 뉴튼 이후의 과학론적 일원주의 및 왈라스의 시장

적 일반균형 체계가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름대로의 운동양식 및 사회

적 기능을 갖게되는 것이다2). 현대의 경제학이 추구하는 일원론적 체계와 달리

이러한 밀의 2원론 체계 하에서는 사회적 결정이라든가 전통적인 요소들이 나름

대로의 설명변수로 참여하게 되며, 이는 제도적·사회적 결정의 문제로 학자들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밀 式의 사유방식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베버의 正

當性 이론일 것이다. 베버는 한 사회가 궁극적으로 근본을 세우게되는 정당성을

크게 ① 카리스마적 정당성, ② 전통적 정당성, ③ 민주주의적 정당성으로 구분을

1) 정치경제학원론에서의 밀의 사유양식과 논리학 체계에서의 밀의 사유양식의 차이에 대해
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 밀은 여성 및 아동의 임금의 결정이 성인 남자의 임금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 결
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관습 및 문화적 차별의 요소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정치경제
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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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때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갖게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어느 정당화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보다

체계적인 전통 및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밝혀질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베버식

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질문은 이후로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에서는 중요

한 논쟁요소로 남는다. 물론 인식론부분에서도 이론의 사회적 수용의 원칙 등을

통하여 하나의 이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이론이 되는 과정을 밝혀내고

자 하는 노력으로 연장되어가기도 하였다 (특히 사상사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理論의 社會的 영향 으로 설정하여 분석의 주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론적인 사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여러 철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자면 하버마스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의 막내이자 소통이론 (T heory of communication)의 창시자로 알려진 하버마스

의 저작들에는 Legitimation (正當化)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한 분석축으로 기능

하고 있으며, 하버마스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국가의 정당성 문제와 연

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진보해나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서의 건강, 복지 등의 형평성에 관한 문

제들,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의 문제들, 개별기업 및 개인적 경제행위자

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이 지속적 증대가 요

청되는데, 근본적으로 시장적 생산양식 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버마스 지적의 기본적 입장이

다.

어쩄든 이러한 정당성의 관점 하에서 현재의 환경문제를 검토하자면,

OECD나 MEAs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제도의 국제적 창출과정은,

경제적 정당성으로부터 환경적 정당성으로 기본적인 정당화 구조 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70∼80년대의 세계 경제를 고찰하면, 동기간 내에 세

계적 추세는 동서의 대립 하에서 코민테른 체계에 반대하는 GAT T 체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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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트 체계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 체계 하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하서

상당한 주안점을 주었다. 또 이러한 흐름은 전반적으로 남북문제의 해결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 하의 잔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구의 붕괴와 함께 GAT T

체제의 후신인 WT O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은 경제적 비교우위의 현실화 및 인

류전체 문제의 해결이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 현재 한국 사회도 경험하고 있는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제도의 변화와 무한경쟁 체제의 도입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필요- 정당화- 실체화로 이어지는 변화는, 그러므로 궁극적으

로 制度化 및 法制化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고, 이

러한 면에서 환경적인 고려를 염두에 둔 지속발전 체계는 궁극적으로는 법제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과학자들의 지적들, 즉 지구온

난화문제나 오존층의 파괴 혹은 열대림의 파괴 문제와 생물종 다양성의 문제 등

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보고서 형태를 통하여 제기되는 것이 제 1의

수순이었다. 그리고 정치인 혹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국제적 협상이 이루어지

고, 이러한 과정에 경제- 경영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나가 하나의 협

약(Convention)을 구성하게 된다. 현재 하루에 하나꼴로 이루어지는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회의들은 바로 이러한 협약 구성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약을 근거로 하여 각국의 국가법규 정비 및 신

설의 과정 등이 따라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국제환경법이 제정 및 정비되는 수

순을 밟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발전론의 제도 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사법

적인 계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실정법 상의 변화를 가져오게될

때 비로서 ESSD 정신이 실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요약하면 경제성장을 통하여 사회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현

재의 정당성 구조에서 환경적 조화를 통하여 인류 전체의 공영을 모색한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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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구조로 이전할 수 있는가, 혹은 이러한 정당성을 현재의 법체계가 제대로

구연시켜줄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다.

4 . 세대간 형평성과 희생의 문제

1987년 부른트란트 보고서가 제시한 형태의 지속발전론은 근본적으로 세

대간 형평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환경 및 자원에 대해서 후

세대도 적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하여주자는 것

이 현 환경논의에서의 기본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간 형평성

(Inter - generational Equity)에 대한 논의 및 定量化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을

함포하고 있다. 사회계약적인 측면에서만 검토하여 본다고 하여도 계약 당사자인

다음 세대 가 현재의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 계약 이라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현세대가 다음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여 현

세대와 계약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이 대변하여 자신의

행위를 수행하여 나간다는 개인주의적 합리성 에 근간을 둔 현재의 사회 체계

하에서는 상당히 현세대 쪽에 치우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세

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호텔링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희소해지는 자원에 대한 現時평가 가 적

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현세대에 유리한 계약이라는 상황과 일

정하게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지속시켜야할 자본이 반드시 자연만인가 혹은 자연

적 자본과 산업적 자본 그리고 지적·인적 자본을 총량적으로 고려한 자본인가에

따라서 강지속성(Strong sustainability)과 약지속성(Weak Sustainability)의 문제

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기본적으로 현 세대의 노력에 의

하여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는 더 많은 기술의 발전 및 산업자본의 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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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발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생태계 자체의 보호라는 측면은 지속성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논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경제적 자산을 구매력 으

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Green GNP의 개념설정 자체와 관련하여 보다 복잡한 논

의구도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연 현세대가 다음 세대의 권한을 위

임받아 그들을 대신하는 계약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계약이 정당

한가 등의 사회전반적인 운용방식과 관련된 논쟁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문제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간 형평성의 실체적·논리적 근거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형평성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는 평등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다. 즉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평등

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 기회의 균등 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equity )이라는 개

념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한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환경문제에서 즉각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상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현 사회의 담론양식 및 정당화 구조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으

며, 경제원칙은 정의 와 관련된 형평성의 담론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대간 형평성이 딛고 있는 윤리적 정의 체계가 시장

적 운동양식과 연동되지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정의

가 형평성을 인정하지 않는한 세대간 형평성에 근간을 둔 지속발전론의 정신이

근본적인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지속발전론 담론 자

체는 환경문제에 대한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원칙

및 경제적인 정당화와는 화해하기 어려운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대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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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거나 강요할만한 장치를 현재의 사회운용방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은 세대내

형평성(Intra- generational equity)에 관한 문제점들이다. 50∼60년대의 환경문제가

주로 중산층의 요구라고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현재에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

층 구조 간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우기 환경문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대 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측에서는 물어야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 과 함께 실제적으로 환경의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 그리고 환경문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 부담의 원칙 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담론이 현재 충돌하고 있

다. 물론 OECD 등에서는 전반적인 원칙으로서 오염자부담(PPP)의 원칙을 채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기능하기에는 환경문제는 보다

복잡하며, 또한 정당성 측면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적법한 생산과

정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문제를 주어진 기술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과연

그러한 부담을 생산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보다 복잡한

논의를 함포하고 있다.

지역간의 환경문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함께 또 다른 측면의 세대내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환경문제의 지역적 고려라는 것은 지역발전

과 환경보전의 문제, 도시화에 따른 환경영향 집중의 문제, 그리고 강의 상류와

하류의 문제 등 공유생태계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서도 누가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반적 원칙을 지속발전론은 제공

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시장의 원칙도 여기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인 결정을 내

려주지 못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세대내 형평성 문제의 일환으로서 국가간 환경해결의 비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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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및 환경적 합의 도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실 현재 무역과 환경의 연

계라는 제목을 달고 연구되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세 번째의 문제와 연

결되어 있으며, 여기에 超國家(Super- nation)로 정의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내부운영 및 법체계가 복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실질적

으로 현재 선진국이 유발시켰던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지구온난화문제 혹은 화

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자원고갈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책임을 가지고 있

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보다 커다란 의미에

서의 국제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의제기

는 현재 환경외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이 일

찍이 제기했었던 문제이며, 이는 충분한 참고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5 . 윤리와 사법기구

하여간 형평성의 문제제기는 현재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적 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의 사법체계는 일상적인 경

제행위에 대하여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대신에 궁극적 형태의 게임 리

더로서 무엇을 하면 안된다는 것만 부정적인 방식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

인 경제법이 무엇을 소비하고 어떻게 이윤을 얻어야한다는 것을 규정하기 보다

는, 다만 공정거래법 등의 형태로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것은 환경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전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인 동기는 일반적 보평성에 비하여 환경보

존에 대한 동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부터 기인한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왜 한국의 환경법 및 그 母法인 일본 및 유럽의 환경법이

규제법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경제동기의 측면에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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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행위자들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셈이다. 그러한 면에서 범죄

가 발생하는 부분을 영역화시켜 분류화하고 지속적인 감시 및 보고를 통하여 현

재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 을 확인 및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 하

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경제학에서 설정하는 것처럼 적절한 가격

을 지불하는 環境稅 의 형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하여 지불하는 벌금의 형식을

빌린 배출부과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속발전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 은 경제

적 메카니즘을 기본틀로 한 일종의 게임에서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행동양상을 가

지고 있는 게임참가자를 진화게임에서 도태시켜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 및

국가수준과 구분되는 초국가간의 규율인 협약의 중요성이 도출된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심판 및 처벌자 로 기능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간에는 이러한

실질적인 처벌기준을 가동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국가간의 처벌은

근본적으로는 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압력 및 전쟁을 통하여 행사되었다. 그러

나 WT O가 지향하는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유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제재 조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무역을 통한 제재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계는 한국과 같이 무역을 국부창출의

근본수단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개발도상국가의 환경친화성 도입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 및 형평성에 대해서

협약 자체가 환경문제에 대한 최적의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질문들이 계속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체계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남는다. 현

재 환경정보라는 大前提 앞에 이루어지는 에코라벨 및 LCA(전과정평가) 등의 새

로운 제도도입은 근본적으로 최종적인 소비자들에게 환경영향성 등을 공개하여

이들의 판단이 환경게임 의 최종적인 심판자로 기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환경문제 해결이 경제와 환경의 실질적인 통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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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의 문제는 사법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 혹은 에코- 라벨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문제를 제기할만한 장치를 현재의 사회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선호함수 (혹은 기호도) → 수요함수 → 예산제약 으로 이어지는 미시경

제학에서의 개인의 행동함수에 환경문제를 투영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선호도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개인이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그렇지 않은 상품

에 비하여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에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일련의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전체적 계기에서의 환경비용

의 내재화는 예산제약의 차원에서 새로운 豫算制約의 방정식을 경제에 추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를 통한 내재화인가 혹은 시장을 통한 내재화인가

의 논쟁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과 전체의 차원을 수직비교하는 것은

후생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 틀의 한계일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로 알려진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

은 사회전체에 해당하는 집합적 효용함수는 시장경제의 메카니즘 상으로는 도출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당초 사회전체의 비용, 즉 시

장을 통하여 도출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정보를 추출하겠다는 전제 자체가 시장메

카니즘에는 맞지 않으며, 또한 사후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

배하고 또한 法規 를 통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정(coordination)도 애당초 시

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유주의적 사유틀 특히 시장적 자유주의의 사

회 프로그램에서는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논리모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피구식의 직접환경세를 도입하든 혹은 코즈식의 상호거래 를 통한 오염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든3) 어쨌든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 즉 개인의 한

3) 이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재화의 가격이라기보다는 국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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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뛰어넘는 제 3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국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상태에서 未定意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의 공권력이

라는 현실적 근거를 토대로 형성되는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의사결

정기구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발상은 이러한 측면에

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의도적이

든 비의도적이든 개인의 선호도 및 개인의 욕망을 외부적 혹은 자발적 인 것

으로 처리하고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는 신고전학파적인 경제 프로그램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윤리의 장으로 담론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상당히 역

설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개인의 선호도에 넘기고 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다시 개인의 윤리의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생

태경제학자와 환경경제학자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 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부터 이론 발생의 기본적 전

제들을 끌어내던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환경경제학자

(혹은 협의의 환경경제학적 프로그램) 하에서는 결국 논의의 핵심은 오염을 발생

시킨 자가 특정한 개인들에게 끼친 해악 (혹은 손해)을 계산하여 이를 다시 피해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환경세의 프로그램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

업 내부의 문제를 블랙 박스로 남겨두는 현재의 이론틀 하에서 소비자, 기업 그

리고 국가의 관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생각한다

는 것은 기업-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하여 표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이론적

으로 불가능하다4). 결국 환경의 문제를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개 가격 (Price- intermediated- by - State)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4) 제한된 합리성 (Embedded rationality )에 관한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몬적 관점

에서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또한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주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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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불신 및 공권력(Public Power)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이 부재한다는

면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한 개인- 소비자의 자발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기본적 에너지를 찾는다는 것도 윤리를 배재한 상태의 경제적 이

익 을 통한 사회운영의 근본 프로그램에 비추어 곤란한 해결양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지속발전론 및 그의 실체화가 제휴할 수 있는 이론의 협소성이

드러나게 된다. 결국 현재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파라다임인 시장적 자유주의

와 제휴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국가- 법률- 그리고 상벌 이라는 보다

직접적이며 정치적·사회적인 프로그램과 제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속발전론

의 내부 논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할 때 현재의 환경법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 프로그

램들이 담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제적 도구 (Economical Instrument )는 실제적

으로 경제학적 도구라기 보다는 화폐적 도구 즉 화폐 형태의 상벌을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하겠다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가장치의 화폐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화폐의 문제는 현대경제학이 아직도 이론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왈라스 균형에서부터 화폐 시장을 통하여 가격 결정의 문제 및 가치론

의 문제를 우회해서 진행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카셀 등의 소박한 기대와는

달리 돈 파틴킨 등은 화폐잔고효과 등을 통하여 일반균형 체계에 직접적으로 화

폐시장을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소 먼 느낌이 드는 화폐론과 환

경경제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운동의 근본적인 모순의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만나게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격 혹

은 환경의 가치 는 어쩌면 본원적 의미에서의 가격 보다는 國家媒介 價格 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다시 정의되어야 하며, 시장과 환경 그리고 조직이라는 문제는 다

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결정- 시장- 화폐 를 통하여 환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타자를 생각한다는 후기 스코틀랜드 철학에 근거한 국부
론 의 프로그램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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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재의 담론 체계는 윤리- 외부성- 환경정보의

不在 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딛힐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하여 보다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사법과 연계된 환경법은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전략적 제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자연법

- 시장- 자본 으로 연계되었던 사회구조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빠져들게된 것이다. 다소 추상적인 형태에서 논의되었지만 하여

간 환경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즈음, 환경법을 더욱 强化시키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혹은 환경법을 現實化시키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기

본적인 방향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이론적·논리적 장은 적합한 문제해결을 제

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윤리에 근거하여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국가의 직접적인 성격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현재의

경제학은 윤리적인 차원을 이해하지도 혹은 인정하지도 못하며, 이속에서 환경은

경쟁 중인 다른 가치들, 즉 후생, 민족문제, 노동문제, 여성문제들 사이를 떠나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구를 위한 어떠한 환경인가라는 질문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개혁과 함께 법제개혁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버거운 질문일 수밖에 없다.

6 . 共進化的 관점과 환경친화성 게임 , 그리고 초국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이 배운 가

장 큰 교훈은 시스템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Eco- system) 그

리고 지구적 규모의 생태계는 事物의 存在樣式이 개별적인 판단 그리고 그 판단

의 상호조합 보다는 근본적인 환경 즉 先在物의 범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

리에게 가르켜주었으며, 허버트 스펜서式의 직접적인 種 進化를 근거로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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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화론의 벽을 뚫고 새로이 해석된 다윈주의는 시스템과 바이오매스와의 연계

관계, 그리고 개별진화와 종진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인식틀로 관심을 옮기

게 하여주었다. 이러한 면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하이예크가 재수용되는 과정은

시스템과 개체간의 연관관계를 다시 고려하려는 시도로 사유될 수 있으며, 같은

관점에서 코즈- 윌리암슨의 신제도학파의 여러 가지 시도들, 그리고 심지어 합리

적 기대가설 의 창으로 수용된 게임이론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론 및 조절학파-

협약론자들의 논의의 장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관

점을 체계적인으로 제시한 학자로는 아무래도 노가드를 지적할 수 있으며, 그가

제시한 共進化 (Co- evolution)는 그 개념의 비결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환

경문제와 사회, 그리고 지속성에 대하여 상당히 진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림 1> 지식, 가치, 조직, 기술 그리고 생태계의 공진화 (노가드의 오각형)5)

이러한 정식은 다소 투박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 진리관

의 고전적 방식에 비하여 진리- 지식- 기술- 사회제도의 연관관계를 보다 복합적이

5) Richard Norgaard, Coevolution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 in Real Life
Economics (1992)

지식

생태계 기술

조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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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태계를 중심으로 위의 정식을 다시 바라보면 다음

과 같다.

생태계

가치 환경철학 및 환경윤리

지식 생태학, 환경공학, 환경경제학, 환경인류학 및 기타 학문

조직 소비자, NGO, 기업, 국가, 초국가

기술 환경- 에너지 고려기술, 청정기술,

===> 사회적 변화 (지속가능한 사회)

이러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고전적 정식에 비하여 보다 복합적이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보다 심각하게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성

(complexity6))은 상호연관을 갖고 진화해나가게 되며,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러한 공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기계론적인 계산의 문제이기 보다는 상호진

화에 있어서의 하나의 里程標이며 또한 진화의 결정요소로 사유될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문제로 들어간다면, 가치- 지식- 기술의 사회적 資産

을 통하여 이러한 경쟁게임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 혹은 생

산자이어야할 것이며, 그것은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가 및 초국가의 범주

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업은 소비자 및 국가 측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국가 및 초국가는 게임

의 규칙을 발생시키는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이러한 복합한 관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WT O가 점차적으로

6) 복잡성(complication)과 복합성(complexity )의 구분은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보다 근본적이다. 이
때 복합성은 단순한 요소들로 환원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복합성은 단순 요소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두가지의 차이는 되먹임(feed- back)의 존재에 의하여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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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관점을 높여가는 것은 이러한 공진화적 관점에서 사유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공진화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는 국제환경협약은 우

선적이며 최고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계기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식 하에

서 국제법이 정비되고 다시 국가 단위에서의 성문화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 자체

가 함유하는 의미 및 그 복합성이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 그것은 公共財 이론 의 맨앞에 존재하던 콩

도르세의 역설 혹은 무임승차자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진화게임은 공공의

이익 이라는, 현재의 경제학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전체주의

적(holistic) 범주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의 고

려 자체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배격하지 못한다. 궁극적인 입장에서의 무임승차

자의 배격이라는 외부성 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셈이며, 또한 이러한 면에서 국

가공권력의 강제성 그리고 사법적 단계의 중립성 등의 복잡하며 미해결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지속발전론의 세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의 직접적인 연

장선 위에 놓여있지 않으며, 시장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의 건설 이라는 근대의

정당성 구조를 탈피하여 보다 지구적이며 보다 인류적인 정당성 구조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조직 및 지식 측면의 변화와 함께 제도 자체

의 변화를 함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과연 환경법이 근거할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본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준다. 과연 인류의 공영 위에 설 것인

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이익 위에 법체계를

세우는 미국식의 법체계를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현재 외국의 법체계를 모법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법률 체계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증폭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환경법의 문제에 국한하여 답하고자 한다면 한가지는 명확할 것이다.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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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정신은 한 사회의 정당성 구조와 연계하여 생각되어야할 것이며, 그러한 고

려가 되어있지 않다면 생태계- 가치- 지식- 기술- 조직으로 이어지는 공진화 과정에

또 다른 장애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7 . 결론을 대신하여

법과 국가, 그리고 제도와 지식의 관계는 언제나 한 사회의 구성양식 그

리고 존재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현대 사회는 점점

종체적이며 복합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際學問的 관점

에서 학문분과(Discipline)의 구분은 점점 더 모호하여지며, 하나의 지식 체계 단

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포스트모던으로 개괄적으

로 정의된 현재의 문제는 이러한 면에서 전문화 및 逆전문화의 과정을 동시에 흐

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통적으로 역전문화의 문제

를 해결할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뿌리깊은 정당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구사회

가 오히려 더 변화에 대하여 유연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당성

구조를 통하여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속발전론 시대에 우리가 수행해야할 변화들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세대간 형평성 및 세대내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총괄적인 변화가 되어야할 것이다. 법과 윤리의 차이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모호

하기 짝이 없지만, 어떠한 식으로든지 성문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윤리의

손에 맞기지는 않겠다는 시대의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환경법이 근거하고 있는 체계는 여전히 國家全

知論 에 근거한 직접개입의 형태를 띄고 있다. 물론 가격을 매개로 한 경제적 도

구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국가매개 가격 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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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1.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당성 , 그리고 환경법

개인과 전체의 문제, 제도와 효율의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

전이라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뒤엉켜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법체계가 딛고 있는

전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국가 및 기업, 개인들의 조직이 변해나가

는 공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양해야할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수단은 무엇인가를 보다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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